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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 한국 포함 중국, EU, 일본 등 60개 교역상대국 대상 조사 -
- 일련의 301조 조사 대비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추진 -

- 기존 관세합의 이익균형과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
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
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금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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